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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는 보육재정을 둘러싼 논쟁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과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보육재정이 심각한 

논쟁으로 떠오른 기저에는 ‘보편적 보육’ 실시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3세 이상 아동

이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상

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적 지향성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있어

서 정부-지자체-교육감, 정부-여당-야당간 의견의 대립은 한국사회 보육정책의 균열을 보여준

다. 명목상으로 한국사회 보육정책은 지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

으며, 보육시설 등록율도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 부모와 아동이 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정책으로서의 한계는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민간보육시설의 과

도한 비중으로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료 이

외의 특별 프로그램이나 추가 교육 등으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으며, 

보육교사 대비 적정아동 인원수의 미비 등으로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국사회 보육정책의 구조적 난맥중의 하나로 떠오른 것은 단연 중앙정부-지방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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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와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보육정책을 논의할 때 등장했던 공공성 쟁점은 주로 국가

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때까지 국가는 주로 중앙정부를 의

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적 분화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대통령 총선 공

약 이후 해마다 재발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보면 중앙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함을 알게 된다. 2014년부터 충돌의 양상이 뚜렷해진 중

앙정부와 지방 교육감간의 갈등은 보육재정 예산 책임의 소재와 관계된다. 지방교육감 협의

회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3세 이상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예산

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전체 교육 교부금 

중 96% 차지) 중 10%를 목적교부금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현행 [보통교부금(96%, 약40조원): 특별교부금(4%, 약4조원)] → [보통교부금(86%, 약36조원): 

목적교부금(누리과정교부금, 10%, 약4조원): 특별교부금(4%, 약4조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

다고 본다. 목적교부금 중 일부는 기존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집어넣어 계산한다면 보통교부금(91%, 약38조원), 목적교부금(신

설 5%, 약2조원이 누리과정 비용으로 사용됨), 특별교부금(4%)으로 재배치되는 것일 뿐이라

는 입장이다. 

2016년 6월 이후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 당에서 발의된 법안도 명칭이나 대책에 있어 

새로운 제안인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비교하면 (그 이전의 교육감-중앙정부간 갈등

과 동일하게) 예산의 책임 소재가 누구인가로 요약된다. <표 1>을 보면 뚜렷하게 정부･여당

과 두 야당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정부-여당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분리해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만든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에만 쓰

도록 명시하였다. 이것은 보육재정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추가하지 않은 가운데 현행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안에서 예산 배분을 달리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두 야당은 누리과정을 3-5세 전체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예

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야

당의 발의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2.27%, 25%, 

25.27% 등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야당안은 상향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중앙정부

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를 통해 보육예산의 책임을 짊으로써 예산 부담으로 인한 보육

정책의 파행을 지방정부나 교육청으로 전가시키지 말라는 입장이다1). 

1) 의원별로 미세한 차이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면서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하

자는 안(최도자), 보육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청의 자율 재량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통교부금 비율은 높이고 특별교부금 비율은 낮추자는 안(설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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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육재정을 둘러싼 정책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 전선을 형성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교육감, 여당↔야당간 정당 싸움으로 진행

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그 중심축을 들어가 보면 중앙정부가 점차 자신들이 떠안았던 책임을 

다른 주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로 보육정책의 책임을 넘기고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이양시켰던 사례는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의 위기를 빨리 경험했고 그에 따라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았으나 재정부

담의 책임은 최소화하려고 했던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일본 

보육정책이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가 

보육분야에 있어서의 주도적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점차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민영화를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보육재

정 예산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결

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정책 전개와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보육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이론적�논의:�복지다원주의�이후�중앙-지방정부간�역할분담�혹은�갈등

보육, 요양 및 제반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

는 사안 중의 하나가 ‘공공성’이다(송다영, 2011). 공공성은 사적 이익과는 구분되는 공공

<표 1>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발의 현황(2016년. 6월 발의)

법안명
대표발의

(정당,발의일) 주요 골자 비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한선교
(새누리,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서 교
육세를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
실, 방과후학교 등에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개정안

설훈
(민주당,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
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
금 비율을 96%에서 97%로 확대, 
특별교부금 비율은 4%에서 3%로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개정안

권칠승
(민주당, 6.8)

지방교육재정교부 교부율을 내국
세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개정안

주승용
(국민의당, 6.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내
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개정안

최도자
(국민의당, 6.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내
국세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교육기관에 어린이집 포함

출처: “다시 불붙은 누리과정 해법…교부금 증액될까? 여야, 20대 국회 들어 누리과정 법안 잇따라 발의 (서울뉴스, 
2016.6.9.)”의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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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수행하는 과정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재원조달(finance, 누가 비용을 책임지는가), 서비스공급

체계/전달체계(provision,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서비스 공급과정에 있어서의 규제

(regulation,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개입하는가) 등으로 나뉜다(Johnson, 1987; 

Powell, 2007).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국가가 재원조달도 하면서 서비스를 직

접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고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는 명분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복지다원주의나 복지혼합이

란 국가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 책임을 지기 보다는 정부-비영리-영리-비공식 부문이 서로 

역할을 일정하게 분담, 공유하면서 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재원, 공급, 규제의 영역에서 조건

을 정비해나가는 것을 말한다(김지미, 2014; Johnson, 1987). 복지다원주의 기조속에서 사회서

비스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정

책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요 경향은 국가가 재원조달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전형적인 방식에

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은 지속되고 있더라도 부담 비율이나 책임정도가 약화되고 다

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국가가 주요한 서비스 공급자였다면 점차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 비공식부문(또

는 자발적 공동체)들이 서비스 전달체계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복지국가별로 서

비스 공급자에 누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별성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서비스 제공

주체를 공신력 있는 법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부터, 개인이나 영리시설까지 모두 진입을 허

용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최저한도(혹은 적정수준)

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regulation)'의 방식도 다원화되고 있다. 복지다원화 구조가 이뤄지

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는 해당 국가의 공공성 정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자가 되기도 한

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국가가 재원조달자이자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을 낮추면 서비스 공급자로 

비영리민간업체만을 허용하는 방식, 더 규제를 완화하면 비영리민간뿐 아니라 영리민간조직

도 들어오게 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의 수준(dimension)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가 거의 없어

질 경우 공공부문 보다는 시장영리부문이 서비스 시장을 자유롭게 이끌어가는 방식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입직 자격 기준선, 임금제공 수준, 시설 

인증기준선 제시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차 한 국가의 공공성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서비스 정책의 변화는 해당 국가가 복

지개혁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규제완화 정책을 진행시켰는가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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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and Treblicock, 2005; Le Grand, 2006).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은 국가가 재원조달, 공급, 규제의 세 가지 축을 어떻게 결합하고 

혼합하면서 각 국가별로 고유한 사회서비스 정책구조를 만들어냈는가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

었다(Le Grand and Barlett, 1993; Johnson, 1987; Miller, 1988). 그런데 기존의 사회서비스 정책

이나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공공성 논의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국가

(state)’내부의 이해 당사자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각축과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들 연

구들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개혁이 지방정부에도 균질하게 적용되거나, 중앙정

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하게 합치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책적 수렴을 해나가는 것으로 전제하는 듯하다. 중앙정부가 재원조

달자로서의 역할을 축소시켜나갈 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나 서비스 공급자로

서의 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앙정부가 서비스 정책에 있어 규제를 완화시키게 될 

경우 이것이 지방정부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나 권한에 미치는 파급력 등에 대한 부분은 구

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일본의 보육서비스 정책 전개 과정을 정책사례로 하여, 복지국가 재구조화와 복

지혼합의 명목 하에 이루어진 중앙정부에서의 일련의 개혁과 규제 완화가 중앙정부-지방자

치단체간 역할, 권한, 책임에 있어 어떤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복지법이 제정된 194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보육정책 변화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구

분해 살펴보는데, 특히 2004년 지방자치개혁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갈등, 그

리고 최근에 있었던 보육정책 개혁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변화에 주목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

지 보육관련 현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일본�보육정책의�현황과�특징

우선 일본 보육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갈등과 혼선을 보여주기에 앞서, 일본 

보육정책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Ⅳ장에서 기술할 일본 보

육정책의 개혁과 그에 따른 중앙정부-지자체간 역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일본 보육

정책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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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공립보육시설 비율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제공하는 비율

이 높다. 점차 재정효율화를 이유로 정부의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립보육소가 줄어들

고 민간 위탁이 증가하면서 사립보육소가 많아지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과 비교하면 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이

라도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보육소의 운영비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사립 어린이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5년 현재 일본의 전국 보육소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보육소 수는 24,509개소이고, 그 

중 공영 보육소는 9,312개소(38%), 민영 보육소는 15,197개소(62%)가 있다. 공영보육소의 경

우 시(구)정촌이 운영하는 보육소가 9,30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영보육소라 해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13,141개소로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민영보육소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신력을 가진 기

관이나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이고 의료법인, 공익법인, 영리

법인 등 법인 중심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운영주체 및 설립주체별 보육소 수

주체 설립 보육소 수 운영 보육소 수

공공 9,887 9,312

국가, 독립행정법인 1 1

도도부현 3 2

시(구)정촌 9,880 9,306

기타 3 3

민간 14,622 15,197

사회복지법인 12,673 13,141

의료법인 14 9

공익법인 및 일본적십자사 33 39

영리법인 650 723

기타법인 1,107 1,133

기타 145 152

합계 24,509 24,509

출처: 후생노동성(2015). “사회복지시설 조사”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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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 이용, 관리, 보육료 부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일본은 아동의 보육소 입소부터 전체적 이용과정에 지자체의 역할이 뚜렷하다. 즉 보육시

설 입소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면서 보육시설별로 달라질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며, 보육료 부담에도 일정하게 관여하다.

1) 입소 보육시설 결정

보육소 입소에 대한 계약은 보육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촌과 보호자 사이

에서 이루어진다. 자녀를 보육소에 입소시키기를 희망하는 경우, 부모는 보육이 필요한 이유

와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소를 함께 기입하여 시정촌에 제출한다. 시정촌은 심사위원회를 열

어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소를 선정한 후 이를 부모에게 통보한다. 또한 보육료는 입소 후에 

시정촌에 납부하는 형태로 보육소 이용이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은 보육소 입소, 서비스 이

용, 비용지불에 관련해서 일본 지자체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보육소 입소 절차

보호자 보육소

시정촌

②보육요건의 사실확인
  및 입소수락

①입소 신청

③입소

④보육

⑤위탁계약 
  운영비 청구

⑥위탁계약
 운영비 지불⑦비용 납부

출처: 유해미, 유희정, 장경희(2012) p.20.

2) 보육 방식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3가지 방식의 인정을 결정하여 통보

한다. 부모가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보육사업을 이용하려면 바로 해당기관

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급인정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1호, 2호, 3호로 구분되며, 1호 6시간, 2호 8시간, 3호 11시간으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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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정촌의 지급인정 배정

아동이 3세 미만으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육소 등에서의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아동이 3세 이상으로 유치원 
등에서의 교육(주로 

9:00~14:00)을 희망하는 
경우

1호 인정

아동이 3세 이상으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육소 등에서의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2호 인정 3호 인정

보육

만 3~5세 만 0~3세 미만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 2, 3호 인정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음.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기준
보육 필요량

8시간 11시간

① 취업 • •
② 임신, 출산 - •
③ 보호자의 질병, 장애 • •
④ 동거 또는 장기입원 중인 노부모 간호･케어 등 • •
⑤ 화재 복구 - •
⑥ 구직 활동 • -

⑦ 취학 • •
⑧ 육아휴직 중에 이용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 •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 시정촌이 인정한 경우 • •

3) 보육료 부담 보조

일본은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징수액은 8개 계층으로 구분하며, 소득능력에 따

라 차등 지불하는 “능력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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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계층별 부모의 보육료 부담수준(2016년 기준)

계층 
구분

정의 월액

구분 세액 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수급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및 제4~8계층을 제외한 

세대 중 전년도 시정촌 과세 기준

시정촌민세 비과세 대상 9,000 6,000
제3계층 시정촌민세 과세 대상 19,500 19,500
제4계층

제1계층을 제외한 세대 중 소득세 
과세 세대 중 과세액에 따라 구분

40,000엔 미만 30,000 27,000
제5계층 40,000~103,000엔 미만 44,500 41,500
제6계층 103,000~413,000엔 미만 61,000 58,000
제7계층 413,000~734,000엔 미만 80,000 77,000
제8계층 734,000엔 이상 104,000 101,000

출처: 文部科学省(2016) “아동･양육 지원 신제도 해설- ②이용자 부담” 참조.

중앙정부는 위와 같이 8단계의 보육료 징수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한층 세분화된 보육료 징수체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 방식대로 징수하면 보호자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지자체

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호자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를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유해미, 유희정, 장경희, 2012: 24). 예를 들어 교토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보호자 부담분을 조정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준에 

따르면 보호자부담분이 27,031엔이 될 경우, 교토시에서는 실제 징수하는 비용은 18,253엔이

다. 대신 그 만큼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인 교토시가 부담한다. 중앙정부 기준 총 보육비

(79,910엔)보다 교토시 기준에서 총 보육비(100,305엔)가 증가한 이유는 교토시가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시부담을 더하여 27,258엔에서 56,431엔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육료 지

불부담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교토시 보육료 부담 사례(2014년 기준)

출처: 교토시 홈페이지(http://www.city.kyoto.lg.jp/hokenfukushi/page/0000178518.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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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보육시설 입소비율과 대기아동 문제

그러나 일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보육시설 입소나 서

비스 질 관리에서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육시설의 이용을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육시설 입소가 선제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다. 여성의 역할은 아직도 아동을 돌보는 것이 주요하다는 전통적 사고가 강한 것에 연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먼저 0~2세 유아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유아 인구(0~2세) 중 27.3%의 유아가 보육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0.9~1.3%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아동 측면에서 보면, 전체 아동 인구(0세~6세) 중 35.9%의 

아동이 보육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0.8~1%씩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보육시설 이용률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아동 이용률 (0세~6세) 30.2 30.7 31.3 32.2 33.1 34.2 35.0 35.9
유아 이용률 (0세~2세) 20.3 21.0 21.7 22.8 24.0 25.3 26.2 27.3

출처: 후생노동성(2015). “보육소 이용률” 참고로 작성.

더욱이 일본 보육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대기아동 문제이다. 대기

아동이란, 시정촌으로부터 보육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고 입소신청도 하였으나 인가보육소 

부족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하고 현재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1998년 이후 대

기아동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2014년 현재 21,371명의 아동이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

<표 5> 대기아동 수 추이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구개념 39,545 34,153 39,881 41,800 43,434 - - - -
신개념 - - 25,447 24,245 19,794 19,550 26,275 24,825 21,371

출처: 후생노동성(2015). “보육소대기아동”을 참고로 작성.

2000년까지는 대기아동의 정의를 인가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모든 아동을 대기 아동으

로 분류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대기 아동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하여 ①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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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②인가보육소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보육실 등의 인가 외 

보육소, 가정적 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기 아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에 비해 2000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기아동수는 명목상

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아동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정책

적 혼선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 일본 취업모가 블로그에 올렸던 

‘보육원(추첨)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의 파장과 동년 3월 5일에 있었던 ‘보육원에 떨어진 

사람은 나다’라며 해시태그 운동, 부모들의 국회앞 시위는 일본 보육정책에서 대기아동 문제

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2). 

이처럼 대기아동 개념에 대한 개정은 일본정부가 대기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

책적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제

공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점점 수준 낮은 시설(소위 인정원, 가정양육시설 등)에 자녀를 

원치 않지만 넣어야 하는 ‘자유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엔젤플랜(1994년), 

신엔젤플랜(1999년), 신신엔젤플랜(2004년)에서부터 2015년 아베총리의 ‘1억 총 활약사회’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정책까지 일본은 보육정책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끊임없이 공표했지

만,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재로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알맞은 보육소를 찾지 못한 대기아동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

기아동 개념에 대한 정책적 규정 변화는 일본의 고질적인 대기아동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포장을 통해 대중을 호도한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鈴木尚子, 2004).

Ⅳ.�일본�보육정책의�규제완화와�그에�따른�중앙정부-지자체�역할�변화

본 절에서는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보육정책의 전개과정을 

크게 네 시기별로 분류하여 일본 보육정책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복지국가 

2) 취업모의 주장은 간단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1척 총 활약사회’를 주장

하면서도 실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본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을 내도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보육시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도
쿄올림픽 같은 일회성 행사에 돈 쓰지 말고 보육원이나 아동수당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아베총리는 

신 개념에 따라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본에서 대기아동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지

하였고, 보육원 입소 어려움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려 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취업부모들은 3
월 5일 ‘떨어진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으며, 국회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3월 9일에는 2만 8천명의 서명부가 후생노동상에게 전달되었다. 대기아동 개념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인식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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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주의화와 그에 따른 파장이 발생하

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본 보육정책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지자체간 역할의 변화와 갈등들을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1947년~1996년: 아동복지법 제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보육소 입소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아동에 대해 시정촌이 판정을 통해 입소를 결정하는 “조치제도(措置制
度)”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체제는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구체

화되었는데, 그 당시 보육소 수는 약 1,500개소, 입소 아동 수는 약 14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1955년 이후 고도경제성장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보육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더불어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유아기가 된 1970년대 후반까지는 보육소에 관한 정

부 정책의 초점이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수가 정점에 달한 1980년에 보육소 수는 

1,996,082개소(공립 1,188,340개소, 민간 807,742개소)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경제 위기를 겪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동

시에 1974년 이후 출생률 저하가 현저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복지개혁이 단행되었

다. 그 여파로 보육소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9년에 출생률이 1.57을 밑도는 

“1.57쇼크”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출산률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보육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보육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

라 감소정책 또는 증가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조치제도에 의한 보육소 입소체제는 5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때까지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정촌의 역할은 입소를 판정

하는 조치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1997년~2003년: 대대적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은 1997년 개정을 계기로 실로 50년 만에 큰 개정이 이루어졌다(1998년부터 시

행). 동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정촌이 조치를 통해 아동을 입소시키던 시스템에서 이용자

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소 입소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조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한

다. 즉 기존에 시정촌이 아동의 입소를 판정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보육소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보육소를 선택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조치권자였던 

시정촌은 이용자의 희망을 듣고 입소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축소되게 된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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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行政契約制度)로의 이행이다. 

보육소 입소 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시정촌에 의한 조치(행정처분)”에서 “시정촌과 보호자

와의 계약”으로 전환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시정촌의 공적 책임 후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육소가 많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이 직접 보육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호평하기도 했다(鈴木, 2004:12).

그러나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한 행정계약제도 도입은 여전히 국가가 보육소 운영

비를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보육소 입소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시정촌이 제시하고 있으

며, 보육소 입소를 위해서는 시정촌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과거 지자체에 

의한 보육책임이라는 기조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형식상 조치제도가 폐지

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소 과정 및 보육소 운영에 시정

촌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법 개정은 약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보육정책에 

변화를 추구하는 시발점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1998년 1월 중앙정부의 행정개혁추진본부에 규제완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층 가속화 일

로를 걷게 된다. 동 위원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

여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 중에는 “아동의 보육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1999년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1999년에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위원회가 내린 결론의 요지를 살펴보면 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②보육소의 설치･운영･이용에 관한 제도개혁이었다. ①에 관해서는 당시

까지 민간주체 중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게만 보육소 설치 및 운영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를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고, ②에 관해서는 보육소 내 조리실 필

수설치 규제 완화, 야간보육소 규제 완화, 휴일보육 추진, 보육소 보조금 대신 이용자에 대한 

직접보조방식 도입 등이 주요 골자였다(北場, 2005: 259).

다음 해인 2000년에 후생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영리기업에게도 보육소 설치를 허용한

다고 발표하고, 더불어 소규모 보육소에 대한 정원요건 완화(30명→20명), 보육소 운영에 관

한 부동산 자기소유 제한 완화 등을 추가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까지는 

보육소를 개설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이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있었으나 2000년 3

월 이후부터는 시정촌으로부터의 대여 또는 임대가 인정된 개정이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된 이면에는 보육소 대기아동 문제의 해소라는 일본정부

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보육소 공급 부족 문제가 내제되어 있었다. 보육소 설치주체 제한

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아동 문제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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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의한 보육소 설치가 정부의 예상만큼 활발하지 못했고, 이에 일본은 2001년에 다시 아

동복지법을 개정한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공립보육소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규정이 포

함되었다는 점이다. 동법 제 56조7에서 “보육의 실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시정촌은 

공유재산(지방자치법 제23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말함)의 대여 및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다양한 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한 보육소 설

치 또는 운영을 촉진하고 보육의 실시를 위한 공급을 효율적 및 계획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하여 민영화 촉진을 통해 보육소 공급에 주력을 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정촌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을 도입했다. PFI 

방식이란 민간 보육업자가 건설한 보육소를 지차체가 매입한 후, 다시 민간 보육업자에게 대

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2001년 법 개정을 계기로 PFI 방식을 통한 보육

소 건설이 공적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자체가 보육

소를 신설할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1/2, 도도부현이 1/4로 합쳐서 비용의　3/4이 보조금으

로 교부되었지만, 기타 민간사업자는 공적 보조의 대상이 아니었다(鈴木 2004:12).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2년 시점에서 공설민영형 보육소 406개소 중 공립보육소의 위탁 운영형이 

282개소, 공유재산의 민간 대여형이 124개소까지 증가하게 되었다(全国児童福祉主管課長会
議 2003: 31). 

<표 6> 일본정부의 보육관련 규제개혁 완화 조치(1997년-2000년)

(1) 1997년: 보호자에 대한 보육소 선택권을 인정함.
보호자에 대한 보육소 정보제공 의무화

소득에 따른 이용료 부담 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례부담분 강화

⇒ 지방정부 역할: 조치권자→보육소 입소 조정자(행정계약 조치)

(2) 1998년: 단시간 근무 보육교사 도입허용

급식 조리의 업무 위탁 허용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연초 10%, 매해 도중 15%)

(3) 1999년: 신엔젤플랜.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 정원 초과아동 입소 비율을 높임.
(매해 초 15%, 매해 도중 25%)
소규모 보육소의 정원 조건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함.
보육소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함.
⇒ 중앙정부: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촉진

(4) 2000년: 보육소 설치 주체 제한을 폐지, 주식회사가 보육소 설립할 수 있게 함. 
⇒ 중앙정부: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촉진 가속화

지방정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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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육소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소 

대기아동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약 34,000명에서 2002년에는 약 4만 

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또 다른 정책을 강구하였고,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시정촌

에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위해 시정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육 수요가 증가한 시정촌, 

도도부현에 보육계획 등의 책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보육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독자적인 보육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대표적인 예가 된 사례가 동경도(東京都)의 인증보육제

도와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요코하마 보육실 제도이다. 이들 사업은 국가가 정한 보육소 설

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한 인가외보육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더 완화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했을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도

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동경도의 인증보육소 기준은 0세 아동에 대해 보육을 실시할 것, 개소시간을 13시간 이상으

로 할 것, 정규직 보육교사를 60% 이상으로 할 것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국가가 정한 인가보

육소 기준과 동경도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인증보육소 기준의 차이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보육소 설치에 대한 국가 기준과 지자체 기준 비교

인가보육소 (국가 기준) 인증보육소 (동경도 기준)

정원, 대상 
연령

정원 60명 이상(단 소규모 보육소의 경
우 20명 이상)

A형: 역전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정원 20
명~120명, 그 중 0세~2세가 1/2 이상일 것)
B형: 개인이 설치한 보육소로 6명~29명 정원의 
소규모 보육소

0세 아동 
보육

0세 아동 정원이 없는 보육소 있음. 0세 아동 보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기준 면적
0세 및 1세 아동 1인당 기준면적이 3.3
㎡ 필요함.

탄력적 기준을 적용하여 0세 및 1세 아동 1인당 
기준면적을 2.5㎡로 완화함.

보육료 시(구)정촌이 징수함. 인증보육소가 징수함. 보육료는 인증보육소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상한 있음)

신청방법 시(구)정촌에 신청함. 인증보육소와 보호자와의 직접계약을 맺음.

개보수 
비용 보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제도는 
없음.

A형 중에서 역 개찰구에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보육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일부 보조함.

개소 시간 8시간을 기본으로 함. 모든 보육소에 13시간 이상의 개소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이중보육 해소함.

서비스 
내용 설명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없음.
각 인증보육소에서 계약시에 보호자에게 ‘중요사
항설명서’를 전달하고 서비스 내용이나 시설의 
개요, 사업자 개요 등을 설명함을 의무화함.

인가서 및 
인증서 
공개

인가보육소에 대해서 설치 인가서를 교
부하지만, 공개 게시할 의무는 없음.

각 보육소에서 이용 정원이나 개소시간 등 서비
스 내용을 명시한 ‘인증서’와 기준에 적합함을 증
명하는 ‘적합증’을 현관 근처 등 이용자 눈에 띄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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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에서 정한 인가보육소 기준에 따르자

면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간면적을 충족하기 못해 보육소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보육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손이 더 많이 가는 0세 아동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보육소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대기아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자체의 적극

적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동경도는 이 제도를 2001년 5월에 발족하여 일찍이 영리기업 및 개인에 의한 보육소 설립

을 촉진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보육 니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보육소 설치를 도모하였다. 인증보육소에는 크게 A형(驛前기본형)과 B형(소규모, 가정

적보육소)의 두 종류가 있다. 제도 시행 2년 후인 2003년에는 도내에 172개의 인증보육소(A

형 106개소, B형 66개소)가 설치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동경도내 인가보육소 1,600개

소 가운데 10%가 인증보육소로 등록되었고, 나머지는 인가보육소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

만, 동경도내의 독자적 기준인 인증보육소 기준을 충족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를 제공해오고 있다. 

3. 2004년~2010년: 보육소 운영비 보조방식에 대한 개혁

2004년은 사회복지정책 세제 개혁(‘지방분권일괄법3)’)과 발맞춰 보육정책 분야에서도 대

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에 대한 일련의 

개혁인 삼위일체개혁(보조금 폐지･세원이양･교부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통합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변경되는 개

혁이 이루어졌다. 이들 개혁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높이는 개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보육정책 분야에서도 지방세제 개

혁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04년 소위 ‘아동/양육응원플랜(신신엔젤플랜)’을 

도입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그 방식에 있어

서는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즉 중앙정부가 보육비용을 부담하지만 지방자치단

3) 2004년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분권일괄법’은 지방분권제도 및 지방재정제도에 관한 일련의 개혁조

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위임사무로 업무로 이관을 받았는

데, 개혁조치이후 사무가 ‘법정위탁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되어 재편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복지관한 사무는 대부분 자치사무로 분리되었고, 보육서비스도 자치 사무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재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복지업무에 대한 책임이 단체위임사무때보다 훨씬 약화되었다. 보육서비

스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사무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전되었다. 원래 보

육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종전부터 높은 편이었으나, 분권일괄법 시행이후 더 높아졌다. 또한 2004
년부터 2006년에 걸친 정부-지자체간 재정 개혁인 ‘삼위일체개혁(보조금폐지, 세원이양, 교부세개혁)
으로 보조금이 폐지되고 교부금 형태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훨씬 높아졌다(김지

미, 2014: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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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공영)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민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확대를 추동해내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립보

육시설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던 보조금이 폐지되었고,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자체가 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즉 중앙정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

고, 대신에 지방정부의 보육재정부담이 과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김지미, 2014: 178). 

2004년까지 보육소 운영비는 아동 한 명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의 국가 기준

(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총액을 산정한다. 그 중 보호자가 지불하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 

중 1/2은 국가가, 1/4은 도도부현이, 나머지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2004

년 개혁을 기점으로 공립보육소의 일반재원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판단

하에 보육소 운영비를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법안이 실현되었다. 즉 공립보육소 운영비

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없어져 보호자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시정촌이 부담하게 되

었다. 그리고 민간보육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 체제와 동일하게 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을 지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립

보육소를 유지할 경우, 더 많은 시정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립보육소의 일반재원화 정책은 지자체가 보육소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직영체제

에서 벗어나 운영에서 손을 놓게 하는, 즉 어쩔 수 없이 인가보육소를 늘리고 민영화를 촉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재정개혁 이후, 츠치우라시(土浦市)에 있어서 공립보육소와 민간보육소의 운영비 

재정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아동 한 명을 보육하는데 공립보육소에서 보육하는 경우 시

재정이 71,029엔이 드는데 비해 사립보육소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21,445엔이 소요되어 공

립의 경우가 약 3배 이상 높은 시부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8> 츠치우라시의 보육소 운영 형태별 전체 운영비 비교 (2013년)

시설수
(개소)

누적입소
아동수

(명)

지출액
(천 엔)

시설당 
지출

(천 엔)

수입액
아동 1인당 
시부담

(엔)
국가, 현 

운영비보조금
(천 엔)

보호자
보육료
(천 엔)

시부담
(천 엔)

전체 23 22,580 2,013,391 87,539 510,725 510,902 991,764 43,922

공립 11 10,233 957,010 87,001 0 230,032 726,978 71,029

사립 12 12,347 1,056,381 88,032 510,725 280,870 264,786 21,445

출처: 土浦市（2016）公立保育所民間活力導入実施計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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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자체가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립공영”, 지자체가 설립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지정관리제”, 민간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립민영”의 경우, 소요되는 시

정촌 부담분이 각각 상이하다. 아래 <표 9>는 이치가와시(市川市)의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보

육비용의 재정지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치가와시의 경우에도 

공립공영으로 운영했을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정촌 지자체 부

담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현저하다. 

<표 9> 이치가와시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의 재정지출 내역 (2015년)

시 현 국가 보호자 기타 1인당 총 비용

민립민영 53,364엔 15,784엔 25,285엔 25,976엔 536엔 120,945엔

지정관리 93,037엔 342엔 26,147엔 26,147엔 0엔 119,526엔

공립공영 122,636엔 420엔 223엔 24,767엔 1,965엔 150,011엔

출처: 市川市（2015）市川市子ども子育会議 ｢公立保育所運営の今後の方針について｣.

게다가 민립민영과 지정관리 간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

정관리 형태의 경우, 시부담이 민립민영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에 시정촌 입장에서는 지정관리조차 포기하고 설립 및 운영권에 대한 전권을 민간에 이양하

고 있는 추세이다. 즉 공립보육소의 토지 및 건물을 민간에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민립민영의 

형태로 전환하여 보육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또한 시

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시설이라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민간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이면서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보육소를 운영하는 경

우에는 시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시정촌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에

게 있어서도 시정촌이 설립한 보육소를 양도받아 운영하는 방안은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운영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04년부터 개정된 운영비 보

조금 개혁에 따른 보육재정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보육보다는 민간이양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지자체가 공영보육소 정책기조를 고수하게 될 경우 이

로 인한 재정부담을 온전하게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점차 공영보다는 민간에 의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보육재정 부담을 민간시설 유치로 분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 보육정책에 있어 정부에 의한 규제완화의 또 다른 결정적 계기는 2006년 인정어린이

원제도 법제화이다. 일본은 대기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엄격히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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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유치원도 입소가능 시설로 인정하고, 소규모 시설도 인정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2006년 “취학 전 영유아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통해 인

정어린이원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에는 가정적 보육사업을 법제화하였다. 인정어린이원

의 경우, 저출산으로 유치원은 감소하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증가로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게 되자 유치원을 활용하여 대기아동을 흡수할 목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2006년에 창설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형 시설이다. 

특히 보육소와 달리 시설과 보호자가 합의하여 시설입소와 보육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1단계 절

차라는 비판을 보육 관계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받았다. 시설설치와 운영의 기준 역시 현행 보

육소와 유치원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설치 기준이 상이하며, 지방

재량형 인정어린이원의 경우에는 현재의 무인가 보육시설을 법정시설로 용인하였다는 비판

을 받았다(장경희, 2014: 269). 2010년에는 3세 이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공사립 보육소 모

두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육소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규정들이 자유로워지게 함으로써 민간시설의 유입을 

촉진하였다. 

<표 10> 일본정부의 보육관련 규제개혁 완화 조치(2004년-2011년)

(1) 2004년: 삼위일체개혁 실시(공립보육소 운영비의 일반재원화)
⇒ 중앙정부 역할: 공립보육소 운영 보조금 폐지

지방정부 역할: 공립보육소 운영비 전액 부담(높은 시부담 발생)
적극적 민영화 실시

(2) 2006년: 인정어린이원제도 법제화

(3) 2008년: 가정적 보육사업 법제화

(4) 2010년: 3세 이상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소의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반입할 수 있게 됨.
보육소의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 민간시설의 유입 촉진

4. 2012년~현재: 신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 다원화기

일본정부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다양한 규제 완화정책을 전개했

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2012년 보육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

다. 이른바 “아동･양육 지원 신제도”라 일컬어지는 3법 개정이다. 즉 ①아동･양육지원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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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어린이원법의 일부 개정, ③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각각 다른 법과 행정적 적용을 받던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용절차나 재정부담 구조를 일원화하였다. ②에 관해서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대해

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인가 및 지도감독을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③에 대해서는 위의 두 법

의 시행에 따라 보육서비스 시설 설치 기준이나 보육환경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재조

정하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아동･양육 지원 신제

도” 시행 이후 급여방식을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와 관련된 “시설형 급여”, 그리고 소

규모보육, 가정적 보육, 사업장내 보육, 재가방문형보육을 묶어서 “지역형 급여”로 크게 이원

체제로 구성하였다. 2012년에서 성립된 신제도는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위의 개정 이전에는 유치원 소관은 현(県)이고 보육소 소관은 시(市)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양자 모두 소관 책임을 시정촌으로 이양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견 시정촌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렇다고만

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정촌의 보육실시 의무가 결

정적으로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4조에서는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

우, 시정촌은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소에 입소시켜 보육하여야 한다”라고 

시정촌의 아동에 대한 보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기존 조항에 

추가로 “시정촌은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인정어린이원 또는 가정적 보육사업 등을 준비

하는 등 필요한 보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라고 명시하여 시정촌의 책임

이 다소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에는 시정촌이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한다는 조항

만 있었으므로 시정촌은 보육소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2012년 

개정을 통해 보육소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어린이원 또는 가정적 보육사업 등을 준비하

는 것으로 시정촌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시정촌은 보육에 대한 직접적 제

공 의무에서 벗어나 보육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 의무로 책임이 완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들, 즉 정원 19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

는 보육시설이나 사업소 내 보육시설 등은 공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게

다가 이와 같은 미인가 보육시설에서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바 

있다(장경희,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시설들을 보육소 보육을 대체하는 

시설로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육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인가보육소에만 지급해 왔었

으나, 2012년부터 인가 외 보육소를 다른 형태로 명칭 변경하여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러한 행정 운영은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

해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형 보육사업은 내각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정촌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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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배치, 아동1인당 보육실의 면적 기준 등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들은 내각부령을 참조하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정적 보육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발표한 

행정지침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명

시하고 있다(장경희, 2014: 274).

전체적으로 일본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도부현 보다는 시정촌

이 안게 될 부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안게 될 

부담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취지아래 서비스 질에 대한 기본적 규제 메커니즘마저 무너뜨리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고한도의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공영보

육시설 확충보다는 민영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보육사업

이라 하더라도 현행 인가 보육소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표 11> 일본정부의 보육관련 규제개혁 완화 조치(2012년-현재)

(1) 2012년: 아동･양육 지원 신제도 실시

- 아동･양육지원법 제정

- 인정어린이원법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

지자체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유치원 및 보육소 소관지역 시정촌으로 이양

⇒ 중앙정부 역할: 보육에 대한 책임 감소함.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로부터 떠안은 보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함.

Ⅴ.�결론:�일본�보육정책의�변질과�정책적�함의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는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으며 그 만큼의 상쇄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다. 

특히 2004년 보조금 개혁을 기점으로 공영보육소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경

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이전의 공영 및 민영보육소 운영비 재정분담 비율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부담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공영보육소의 경우 전액 시정촌이 부

담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가 공립보육소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민영보육소에만 보조금

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공립보육소를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전체 



144∙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서비스 직접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축소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자와 운

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립보육소는 과중한 부담이 되면서 민간기관에 운영권한을 이양하

는 지자체 사례들이 증가하고, 이에 비해 민간보육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에는 공영보육소보다 민영보육소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민영시설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결국 보육소 공급주체가 지방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랜 보육정책 전통이었던 지방정부에 의한 

공영보육소가 민간시장에 잠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일본 보육시설의 공급주체별 분포 현황

출처: 후생노동성(2003-2015). “사회복지시설 조사” 참고로 작성.

특히 최근 2015년부터 실시되는 신제도에서는 아동 보육의 질 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

무조차 경감시키는 개정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부담을 지고 있던 시정촌의 부담이 줄어

든 대신에 그로 인한 피해가 아동 및 보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음은 자명한 사실이

다. 인가보육소 인정범위의 확대, 아동1인당 면적 기준 의무 폐지,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 허

용 등은 그동안 일본이 보육정책에 있어 재원조달자이자 공급자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정도를 현저히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책임정도도 줄어들게 된다면, 현재 보육소 이용아동을 위한 서비스 질에 대한 보

장은 개인 또는 민간업체의 윤리의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 보육정책에 있어서 중앙정

부, 지방정부의 책임 완화 또는 부담전가로 인한 정책적 결과가 아동보육서비스 질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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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와 지자체간 보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과 영향력 추이를 분

석해보면서 이것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과 한국 보

육정책은 성격과 설계방식에 있어서 명목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가장 현격한 차이는 초기 

셋팅에서의 차이다. 일본은 초기부터 보육서비스를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보육 

체계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통이 강했던 반면, 한국은 초기부터 국가를 통한 보

육보다는 민간에 의존하여 보육서비스 규모를 키워왔다. 2016년 현재 한국, 일본의 공보육 

대비 민간보육 시설율은 비교해보면 양국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점점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적 수렴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랫

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보육 서비스 재원, 공급, 규제를 지켜내려는 노력이 있어왔

으나 점차 중앙정부가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키고, 재정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지방자

치단체는 준시장화, 시장화, 규제완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보육정책 전개에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갈등과 

부담의 지자체 이양은 최근 한국에서 무상보육 실시과정에서 폭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

갈,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와의 재정책임 논쟁을 분

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일본의 2004년 ‘삼위일체(보조금 폐지, 세원이양, 교부세 개혁)’ 개혁은 기본적으로 

보육재정의 부담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은 사회복지시

설 정비에 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폐지되고 교부금 형태로 변경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방

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는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넘어갔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에서 중

앙정부가 이를 책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보육시설을 정비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야 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는 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인가보육소’ 확대를 통해 예산 부

담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를 찾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직접 보육소를 운영하는 공급자로서

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가보육소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기준선 제시라는 규제자로서의 역

할로 위상을 격하하였다. 이후 지자체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새롭게 인가보육소로 참여한 주체들은 주식회사, NPO 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기존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엄격하게 요구된 기본재산 유지, 설치인가, 설비 기준 등이 적용되

지 않았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보육시설의 민영화, 시장화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일본은 민영화, 시장화로 인한 폐해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보육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제3자평가제도란 전문가들로부터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를 통해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이루어지

고 있지만, 실제 공설민영이나 일부 시설만 참여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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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김지미, 2014; 오영란, 2009). 결국 일본의 오랜 전통이었던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보육

서비스 질 관리 보장이 후퇴하면서 부모들이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어도 아동을 맡기는 것을 

저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15년 ‘아동양육지원신제도’ 개혁은 종전의 개혁들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

나 지자체의 보육의 질에 대한 보장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 우선 ‘아동양육지원신제도’

는 ‘조치제도’에서 ‘행정계약방식(1997)’을 거쳐 ‘완전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의 

보육소 설치와 배치에 관한 법적 책임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조항으로 격하되었다. 

제3자평가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지자체의 책임 규정이 사라진 지역의 보육서비스 현장

이 상당히 느슨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

치원이나 보육원이 아닌 제3시설에서 종합아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지면서 보

육시설 공급주체 규제는 더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그 이전 인가보육소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던 ‘인증보육소’ 또는 ‘인정보육소’ 보다 더 낮은 단계의 보육시설로 규제

기준치가 상당히 하향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에서의 양육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양육지원급여’라는 새로운 급여가 만들어졌으며 비공식영역에서의 보육도 허용하

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일본이 이처럼 오랫동안 국가에 의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전달, 공급 책임을 짊어지는 것

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는 그 출발 기조에는 중앙정부의 보육재정 책임 외면 

및 회피, 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전가가 있다. 복지 다원화로 대변되는 일본 보육정책 개혁은 

주로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즉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직

접 공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정부, 영리, 비영리, 비공식 부문이 참여하여 보육시설을 양적으

로 확대하고 다양화시킴으로써 일본내의 보육문제, 특히 대기아동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것

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 실제를 보면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외면 및 지방

정부로의 책임전가 → 지자체의 재정부담 과중 및 이로 인한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으로의 

부담 분산 → 보육서비스 질 보장을 넘어서는 규제 완화 조치들이 일련의 개혁 속에 연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공적 책임의 우선적 회피가 지자체의 책임 과중과 위

험 전략 분산과정을 거쳐 서비스 질 하락과 그로 인한 부모/아동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과 

불신 증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책사례는 한국사회에 최

근 발생하고 있는 3-5세의 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나 양당간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정책 최종 당사자인 부모와 

아동, 즉 민생의 기본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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